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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 대응의 이슈와 의제 3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더워지는 지구

•1990년대 십년이 과거 천 년간에 가장 더운 십년으로 분석됨.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

다면 지구기온이 2100년까지 1.4-5.8°C 올라갈 것으로 예측됨.

 심해지는 몸살

•지구기온 상승으로 만년설, 만년빙,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류 변화가 일

어남. 기상이변이 심화되며 강설․강우가 증가함.

 기후변화협약의 경과와 최근 논의

•지구 온난화의 증거가 늘어나면서, 지구촌은 유엔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마련함. 

- 1992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됨.

- 2005년 초 156개의 협약 가입국들이 비준한 교토 의정서가 발효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부속서I 국가1))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의무화함.

•2005년 말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1차 기한인 2012년 이후의 온실

가스 저감의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함. 교토의정서 2차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임.

 탄소2)가 시장을 창출한다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한 경제적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확대되고 있음.

- 유럽연합 25개국에서 발전, 정유, 철강 등 1만2천개 이상의 설비가 참여한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2005년 시작됨.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가 향후 년 21억톤 이상의 탄소를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어, 8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환경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은행 및 유럽은행에 의해 탄소시장 확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탄소 펀드들이 운영되고 

있음.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면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분으로 인정

해주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 급증하고 있음.

요   약

1) 본고에서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부속서I 국가’를 가리킴. 부속서I 국가는 EU 국가, 일본, 캐나다 이외에 시장경제이행 

국가인 동유럽국가, 구소련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총 38개국임. 이에 속하지 않은 국가는 비부속서I 국가라 칭함. 

2) 본고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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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후 의제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로 기후변화협약 의무의 차기 주

요 협상대상국이 될 확률이 높음.

•기후변화 협약의 도전을 혁신과 환경시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요청됨.

•[Agenda I] 장기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과 국가 에너지 시나리오 수립

- 고탄소경제(석유, 석탄 기초)에서 저탄소경제(신․재생에너지 기초)로 패러다임을 변환하

는 에너지 시나리오가 요청됨.

•[Agenda II] 통합 전략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지향

- 기후보호와 에너지, 수송, 국토, 자원 및 폐기물 관리와의 정합성이 요구됨. 국가 자원관리

와 기후 전략의 연동 등 통합적 전략으로 시너지 효과 지향.

- 국토 관리 전략과 기후 전략의 연계

․혁신․신도시의 온실가스 무배출 도시 지향

․에너지 생산자 및 수확자로서의 농업 모델 모색

•[Agenda III] 고용과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 전략

- 정부의 역할은 기후정책↔기술혁신/확산↔환경시장확대↔고용창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

는 것임. 

- 재생 에너지 진작 등 기후 프로젝트를 청정개발체제(CDM)와 연계  

- 배출권 거래제 기반조성 및 개발

•[Agenda IV] 기후전략 지원 정책수단의 강화

- 국가적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강화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지속․강화

․‘10만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추진 검토

- 탄소세/에너지세 적용․확대 검토

- 소비 패턴 변화 유도

- 대체에너지, 열병합발전,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신기술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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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워지는 지구, 심해지는 몸살

 

배경

•2000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향후 10여 년의 지구상 최대의 이슈로 ‘날씨’ 즉 기후변

화가 제기됨.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 기후변화의 징후로 재앙담론까지 제기되고 있음. 기상 이변은 

단순히 환경 이슈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줌.

- 2005년 미국 카트리나 허리케인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 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인

종․빈부 격차 등 사회적 문제까지 노정시킴.

•거시적으로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과학 틀은 엔트로피 법칙임. 

- 산업화과정에서의 화석연료의 급격한 대량 이용은 그 자체의 고갈과 더불어 막대

한 엔트로피(무질서)인 온실효과 과잉을 초래하여 왔음. 이는 연쇄적으로 지구 기

후, 생태계 시스템의 무질서를 증폭시키고 있음.

•에너지는 지구의 정치․경제․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음.

- 향후 20여 년간 에너지 수요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NIC, 2000). 최근의 

유가 폭등, 각 국의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무기화(예: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EU 공

급 중단 압력)와 맞물려 갈수록 희소화될 화석연료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요구됨.

- 2006년 초, 미국 시민의 정부에 대한 최우선의 요구사항은 보건 개혁과 대체 에너

지 개발이었음(CNN, 2006).

더워지는 지구

•빙핵, 나무, 산호 등의 시료와 역사기록으로부터의 400개 이상의 기후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십년이 20세기 뿐 아니라 과거 천 년간에 가장 더운 십년임(IPCC, 2001). 

- 천년 중에 가장 더운 해가 1998년이었으며, 가장 추운 해는 1601년으로 추정됨.

- 1998년은 1961-1990년의 평균 보다 0.58°C 높았음(그림 1 참조; Climate Research 

Unit, 2005).

- 카트리나 등 허리케인 발생 횟수가 가장 많았던 2005년의 기온도 1998년에 육박하

는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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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이 현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면 지구 기온이 2100년까지 1.4-5.8°C 올라

갈 것으로 예측됨(IPCC, 2001). 

- 지구상의 마지막 빙하기와 현재의 기온 차가 단지 5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온

상승 수준은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그림 1 1860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구 기온

        자료: Climate Research Unit (2005)

지구온난화의 원인

•과거 50년의 온난화 원인은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로 추정됨.

-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의 대기 농도는 900여 년 동안 평

형을 유지하다가, 1900년대 이후 거의 기하급수적 속도로 증가함. 이는 산업시대의 

인간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임(IPCC, 2001).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대기 농도가 미량이지만, 약간의 증가로도 큰 온실효과

를 나타냄.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의 대기 농도는 0.028%였는데, 산업화 이후 

0.036%로 증가함. 이는 과거 42만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임(Hawken et al., 

2000).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이후 연평균 0.5%씩 증가하면서 지구의 탄소 평형을 

흔들고 있음(Austin et al., 1998).

- 이산화탄소 과도생성과 더불어 숲의 남벌, 초원의 감소, 생태계 다양성의 파괴 같

은 이산화탄소 흡수약화도 이산화탄소 증가의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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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의 영향

•만년설, 만년빙, 빙하가 점점 녹아내림. 

- 2100년 세계의 해수면은 최소 9센티미터에서 최대 88센티미터 상승될 것으로 추정

됨(IPCC, 2001).

•바다의 열 함유가 커지면서 수온상승으로 해류변화가 일어남. 

- 걸프 해류의 감속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Bryden et al. 2005), 녹아내린 빙하도 

해류변화를 야기함.

•강설․강우의 증가 

- 지구 기온이 0.56°C 상승하면 평균 1%정도 강설․강우가 증가함(Hawken et al., 

2000)

•기상 이변의 증가

-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2,500여명이 사망한 1998년에 최소한 56개국에서 심각한 홍

수를 경험하는 반면, 45개국에서는 열대림이 탈 정도의 가뭄이 발생함(Hawken et 

al., 2000).

-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는 영국의 경우 극한 기상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야생생물 및 농작물의 서식지의 변화가 일어남. 

- 봄이 오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호주 해안 등지에서 수온상승으로 환경변화에 

민감한 산호초의 백화현상도 나타남(NOV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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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협약의 경과와 최근 논의

기후변화협약의 경과

•지구 온난화의 증거가 늘어나면서, 지구촌은 유엔을 중심으로 그 대책 마련을 모색하

게 됨.

- 1992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됨(<박스 1> 참조).

•2005년 초 156개의 협약 가입국들이 비준한 교토 의정서가 발효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부속서I 국가)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의무화함.

- 개도국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고 선진국이 우선 감축의무를 갖는 것은 산업화

이후 증가한 온실가스의 65%가 세계인구의 1/5인 선진국으로 귀결되기 때문임

(Austin et al., 1998).

-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1)(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2)(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3)(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메커니즘이 도입됨(UNFCC, 2006).

•이산화탄소의 세계최대 배출 국가인 미국이 호주와 함께 2001년 의정서를 탈퇴함. 

-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불확실성, 개도국의 불참,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그 이유로 

듬. 의무 감축보다는 자발적인 감축 노력과 환경기술 개발을 선호한다는 입장임.

•온실가스 '감축'과 병행하여, 2000년대 초부터 기후변화의 '적응' 이슈가 점차 주목됨. 

-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가 특히 개도국의 식량생산이나 수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과 기술이전의 중요성이 강조됨.

1)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가 저감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 

2) 공동이행제도: 선진국(부속서I 국가)은 다른 선진국(부속서I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여 자국의 배출 저감

분으로 계상할 수 있음. 이 메커니즘은 타국에서 더 싼 비용으로 배출저감 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임. 

3) 청정개발체제: 선진국(부속서I 국가)은 자국의 저감 의무치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도국(비부속서I 국가)에서의 프로젝

트를 통해 추가적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입증할 경우 발급되는 배출권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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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유엔 기후변화 협상의 연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의 채택. 기후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위험한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을 목표로 삼음.

1994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발효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2001년  3월: 미국 행정부의 교토 의정서 탈퇴 선언

2001년 11월: 교토의정서의 운용규칙 채택(Marrakech Accords)

2005년  2월: 교토 의정서 발효

     자료: MOE and IGES (2005)에서 보완

최근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결과

•2005년 12월 막을 내린 기후변화협약의 제11차 당사국 회의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도

출됨.

- 교토 의정서의 기한인 2012년(1차 국면) 이후의 추가의무 논의를 2006년 5월부터 

시작키로 합의함. 교토 의정서 2차 국면이 2013년부터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임. 한

국 같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도 

2006년부터 운영키로 함.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면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분으로 

인정해주는 청정개발체제(CDM) 메커니즘을 향상키로 함. 이를 위해 2006-2007년 

사이에 1천3백만 달러 이상의 운용 펀드를 조성키로 합의함. 막대한 배출권이 거래

되는 세계 탄소시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도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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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개발 동향

온실가스 생성 감축 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

- 일반 에너지 효율 기술

․스웨덴 국가 전력위원회는 1980년대 중반의 에너지 효율 기술만으로도 자

국의 전기를 절반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Bodlund et al., 1989).

․비용-효율적인 조치로 공공건물, 상점, 기업체 빌딩, 백화점 등에서의 유럽

연합의 현 에너지 소비를 20퍼센트는 절약가능함도 지적됨(EC, 2005).

-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기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

로 터빈과 발전기에서 전기로 변환되지 않은 열을 지역난방이나 온수생산 등에 활

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

- 신소재 기술: 첨단 소재를 바탕으로 한 고온 초전도 케이블, 변압기, 저장 소자 등

이 에너지 저장, 전송 및 분산 능력 그리고 전원의 질을 향상시킬 것임(Antón et 

al., 2001).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 풍력 기술: 재생에너지 중 비용-경쟁력을 보유하는 기술로 독일과 덴마크가 선두

임. 바람의 세기에 적응하는 기술이 핵심기술의 하나임.

- 태양 에너지 기술: 태양 에너지의 도전과제는 모듈가격이 아직 비싸고, 기후에 따

라 출력이 불안정한 점임. 이러한 한계들은 대량생산을 통해서나 다른 신기술과 융

합 또는 상호보완하면서 극복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일본, 독일이 선두임.

- 신소재 기술: 저렴한 경량의 재활용 가능 소재로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에 힘을 실

어 주고 있음.

- 바이오 연료 

․바이오디젤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효과도 있음.

․프랑스 자동차사는 브라질에서 바이오디젤(콩 이용) 모델의 시험을 수행함

(New Car Net, 2005).

․바이오 디젤과 폐수․폐기물 처리와의 연계도 시도됨. 음식점 폐수(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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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 또는 유기물(옥수수, 밀, 야채, 과일 등) 폐기물로부터 에탄올을 추출

하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것이 그 예임. 폐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

염 및 온실가스 저감의 일석이조 효과도 있음(Dunshee and Morris, 2005).

․분산 지역경제 모델에 상응하는 소규모 바이오매스 가스화, 또는 열병합발

전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하는 기술도 시도되고 있음(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01).

•수송기술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초미량 오염배출 자동차 규제로 일본 자동차사에 의해 전

기-가솔린 겸용 자동차로 선보인 하이브리드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양산 경

쟁에 돌입됨.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 에너지 인프라(석유, 천연가스)와 잘 맞으며, 산업 국가들

의 대도시 도심에서 달리기에 적절한 기술임.

- 배터리 기술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요한 요소임. 최근 리튬 중합체 2차 전지의 

상용화도 기대되고 있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미래 자동차로 가는 중간 단계로 해

석할 수 있음. 수소 및 연료 전지는 미래 자동차 기술의 후보의 예임.

- 소재 공학은 수송기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강도는 높으면서 경량인 소재의 자동

차는 차체가 가벼워져 연료를 적게 소비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도 적게 됨.

•온실가스 생성 감축 기술은 발전, 수송, 산업, 건물, 에너지, 폐기물, 지역 등의 영역에 

적용됨(<박스 2> 참조).

<박스 2> 온실가스 생성 감축 환경기술 적용 영역

․발전: 효율향상, 열병합 발전, 자가 소발전(Micro-Generation)

․수송: 하이브리드, 미래 자동차

․산업: 통합 제품 및 생산 방식, 에코 디자인, 상품 전주기평가1)

․건물: 기업체, 공공기관, 가정 및 소규모 소비자(자영업)의 

전기절약, 단열 및 태양건축

․에너지: 태양, 풍력, 조력, 바이오연료, 소규모 수력, 지열 등

․폐기물 경제: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

․지역 난방: 열병합 발전 활용

1) 통합 제품 및 생산 방식(Integrated Product/Process Policy) : 온실가스 저감 같은 환경적 고려를 제품 및 프로세스

에 미리 반영 통합하는 접근방식. 에코디자인(Eco-design): 기능을 설계할 때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 상품 전

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상품의 전주기(원료채취-생산-유통-이용-폐기)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성을 

평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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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흡수 기술

•생태계 복원 기술

- 장기적으로 탄소 흡수의 생태시스템의 보완․복원이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짐.

•온실가스 포획 및 격리 기술

- 기본적으로 탄소 과잉배출의 사전예방이 우선이지만 차선책으로 바다 밑이나 지하

로 격리하는 기술에 관심이 있음.

기후변화 이해 및 기상이변 대처 연구

•기후변화 관측 및 이해 연구

- 시스템적 관찰과 재구성

- 모델링과 프로세스 연구: 시나리오별 기후변화와 그 장단기 영향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 연구

- 사회경제적 영향, 생태계 영향

- 보건 영향

- 전 한반도 및 지역 수준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옵션 및 대응

•기상재해 예보, 처리, 복원 기술

- 미국 카트리나의 경우 독성물질(다방향족탄화수소) 처리 기술 등이 요구되었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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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약 대응

유럽연합

•기본 방향

- 유럽연합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기온을 최대 2°C 상승의 문턱치 아래로 

유지하고자 함. 향후 10-20년 안에 온실가스배출을 하향세로 돌리는데 모든 정책이 

가동되고 있음(Wuppertal Institute, 2005).

- 유럽연합의 교토 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치는 1990년 대비 평균 8%로 

공동부담 협정에 따라 회원국별 목표치가 할당되었음(UNFCC, 2006).

•온실가스 저감 공동 정책

- 유럽기후변화 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며, 유럽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운용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확대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2010년까지 최소 12.5% 올리는 목표를 갖고 있음(WEMAG, 2006).

- 폐기물 매립 지침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도 지향됨.

독일

•독일은 ‘2050 에너지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여(Alt, 1999)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줄이는 

목표를 설정.

- 2050년까지 현 소비 에너지의 약 60%를 절약하고, 나머지를 거의 재생가능 에너지

로 충당하는 것을 지향함. 즉, 2050년의 총 에너지 소비 가운데 40%는 태양(태양열 

집열판, 태양광 발전), 30%는 바이오매스, 15%는 풍력, 10%는 소규모 수력으로 

조달하고, 화석연료는 거의 퇴장하여 석유가 5%를 충당할 뿐임. 

- 에너지 절약(예: 난방에너지를 보통건물의 10분의 1밖에 쓰지 않는 건물), 효율 향

상(예: 1리터 휘발유 자동차), 태양 건축 등이 시나리오 구현을 뒷받침함.

•온실가스 저감 정책

- 전력매입법(Power Feed-In Act1))으로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여 왔음(<박스 3> 참

조). 2020년 독일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가 충당할 것으로 추정됨(BMU, 2006).

1) 2004년 재생가능에너지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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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지원: 1999-2003년에 ‘10만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시행. 태

양광 설비에 대해 장기 저리 융자로 프로그램을 촉진하였음(kfw, 2006). 특히 소형 

용량 지원.

- 1999년부터 에너지 판매에 대한 환경세를 적용하고 있음(브라운, 2003).

<박스 3> 사례: 독일의 풍력 산업이 발전하기까지

독일의 풍력산업은 2005년 6만4천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2010년에는 10만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됨. 이렇듯 세계 리더로 급성장한 이면에는 다양

한 메커니즘의 지원이 있었음. 우선 전력매입법의 뒷받침을 꼽을 수 있음. 전

력망 운용자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하도록 규정하였

으며, 재생에너지 전기의 ‘고정가격’을 보장하였음. 지속적 미래시장이 보장됨

으로써 풍력산업의 투자 확장이 가능하게 됨. 아울러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에

는 세금공제 혜택이 부여되었음. 일반 소규모 투자자가 풍력 마을에 투자한 

비용의 세금 공제도 실시됨. 금융적 측면에서 풍력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

하거나, 저이자율 장기 대부도 제공함. 행정적으로는 풍력개발에 대한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성과 수용도에 대한 지침이 제공됨. 지역에서의 풍력 농

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뒷받침되었음.

      자료: BWE (2006),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01)

영국

•영국은 2000년 기후변화프로그램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

출의 2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DEFRA, 2005). 

•배출권 거래제

- 영국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인 2002년부터 인센티브 경매 방식을 활용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2006년까지의 약 4백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하여 6

천여 기업이 참여함(Point Carbon, 2004).

•빌딩 규제

- 새로운 빌딩에 단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는 빌딩 규제가 2006년부터 시행

됨. 이 지침으로 새 빌딩에서 기존에 비해 20%까지 에너지가 감축될 것으로 추정

됨(Grayling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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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지침

- 에너지 공급자가 고객 가정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 그 이행에 대

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됨(Grayling et al., 2005).

미국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도 2002년 온실가스 집약도 방식(배출량/GDP)에 의

해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White House, 2002). 2012년까지 18% 감축을 목표

로 삼음.

- 연방 협력 프로그램은 에너지, 수송, 농업, 임업, 폐기물, 교차부문 등 부문별로 진행. 

배출 저감 목표와 기대효과가 정량화되어 있음.

- R&D 촉진과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주력함.

․자발적 배출 저감을 지향함. 미국은 이미 1995년부터의 이산화황의 배출권 

거래로 2010년까지 1980년 대비 절반의 배출량 저감을 기대하고 있음(Point 

Carbon, 2004). 이러한 경험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활용될 것임.

•성장하는 미국의 풍력 산업

- 미국의 풍력 산업은 2005년 22개 주에 약 2천5백 메가와트(30억 달러 가치)의 발전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과거 기록을 경신함. 2006년은 그 추세가 가속화되어 3천 메

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Renewable Energy Access, 2006).

•대체 에너지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를 추구하고 있음(<박스 4> 참조).

•수소 연구 이니셔티브 추진

- 미국은 2001년 수소의 연구개발을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립함(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 2005). 2003년 무공해자동차협력연구 

및 연료개발 선도 계획을 시작함. 수송, 주거, 산업 용도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

발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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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4> 사례: ‘달콤한 성공’을 향한 아메리카의 움직임

․미국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해외의존을 줄이기 위하여 바이오연료의 생산

과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 뉴욕 주의 경우 2005년 말 바이오 연료 이용 및 

생산 선도계획을 발표함. 2006년에 뉴욕 주에 3개의 에탄올 공장(연 생산량 

1억 갤런의 공장 포함)이 가동될 것으로 기대됨(New York State, 2005). 바

이오 원천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를 기초로 한 플라스틱 같은 중합물질

의 대체 효과도 겨냥함.

․바이오연료의 선구적 역사(70․80년대)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의 최근 사례가 

달콤한 성공(Sweet Success: 사탕수수를 이용하므로)이라고도 불림. ‘국가 

알코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사탕수수, 야자유, 대두, 옥수수, 피마자, 소기름 

등으로부터 에탄올을 추출하여 바이오디젤에 이용하고 있음. 이는 빈곤 농

촌지역의 고용창출과 도시 집중화 감소의 효과도 겨냥한 것임. 에탄올과 디

젤의 혼합비를 선택할 수 있는 '플렉스 연료 엔진(flex fuel engine)’ 같은 유

럽의 자동차 신기술이 힘을 더하고 있음. 100여개의 바이오 주유소 및 리오의 

버스․트럭 연료공급 인프라도 뒷받침되고 있음(Phillips and Gow, 2005).

일본1)

•기본 방향

-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로 온실가스의 산림 흡수

가 대책으로 강조됨(2010년 총 감축목표의 약 70% 충족 지향). 자원순환형 경제사

회 건설, 청정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진작도 대책의 일환임.

•환경세 도입 추진

- 새 기후변화 정책 프로그램의 채택에 따라 2003년 초부터 점차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이 인상됨.

- 환경세 도입은 일본의 사회적 의제임. 일본의 온실가스 6% 저감 목표를 충족시키

기 위해 기후변화세의 2004년 도입이 제안되었으나, 산업계와 무역산업성의 반대

로 토의가 진행 중임.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

- 2003년 초 환경성은 배출권거래제의 시뮬레이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자발적 국

내 배출권 거래제의 시험 프로젝트를 운용함. 그 결과를 발판으로, 2005년 자발적 

1) 일본의 대응은 IGES(2005)를 기초로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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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가 진수됨. 참여 기업들은 배출저감비용의 1/3을 보조금으로 공여 받

음. 비용-효율 최적화 측면에서 검토된 34개 기업들이 참가함. 

- 히다치, 코니카, 마쯔시다, 코스모 같은 회사들은 기업 내부 배출권 거래제도 개발함.

•교토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일본

-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은 현재대로 간다면 6%가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즉, 

교토 의정서 저감치를 충족하려면 12%의 감축이 요구됨. 가용한 모든 정책과 조치

들이 수행되더라도 의무치에서 1.6%가 부족될 것으로 추정됨. 

- 외국으로부터의 탄소 배출권 획득을 위하여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의 활용이 

요구됨.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 활용

- 일본의 교토메커니즘 프로젝트의 관심지역인 동․중부 유럽은 유럽연합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표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잠재성이 크나 그 나라들이 

교토메커니즘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킬지 미지수임.

- 환경성과 무역산업성은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의 지원을 위해 2005년 57억엔

을 투자함. 2005년 3월 현재 한국, 동남아, 남미 등지에서 12개의 청정개발체제/공

동이행제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 펀드

- 일본 정부의 선도로 국제무역일본은행(JBIC), 일본정책투자은행(JPIB), 민간기업

이 공동으로 탄소펀드를 2004년 말 설립함. 펀드 규모는 약 1억4천만 달러로 2014

년까지 운용 예정. 펀드 참여 기업들에겐 투자비율에 따라 탄소 배출권이 제공됨.

한국

•1992년 ‘지구환경관계장관 대책회의’로 시작, 2001년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로 개

편되어 기후 변화의 종합대책을 추진하여옴(국무총리실, 2006).

•1999년부터 1,2차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부터 협상이행,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제3차 종합대책을 추진 

중임.

•한국은 기후변화 협약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 멕시코와 함께 ‘환경 건전성 그룹’을 구

성하여 공동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비부속서국가의 광범위한 참여, 융통성 있는 온실

가스 감축방식, 청정개발체제 재정 및 기술 지원의 유인책 마련 등이 한국의 입장임

(매일경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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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이 운영 중임.

•2006년 1월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영덕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국내에서 4번째로 청정

개발체제(CDM)사업이 승인됨. 그간의 총 4건의 CDM사업 유치로 온실가스 배출량

이 연간 약 1천만톤(국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의 1.84%)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연

합뉴스, 2006). 시화호 조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CDM 승인도 향후 이뤄질 전망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국내 배출량 산정 작업이 추진 중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시멘트·석유화학·제지의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2006년 

상반기에 확정하여, 하반기에 배출량 산정 및 등록을 추진할 예정임(환경일보, 2006).

•산림에 의한 탄소흡수 확충 장기 계획을 2005년부터 추진 중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1)가 운영 중임. 

독일의 전력매입제도와 유사함.

1)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산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거래

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함(신․재생에너지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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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소가 시장을 창출한다

커지는 탄소 시장

•온실가스 감축의 도전이 세계 환경시장의 성장과 ‘환경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지구온난화 협약의 발효나 향후 지속과 관계없이도 탄소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추정

됨.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했지만, 시카고에 배출권을 거래하는 기후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음.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유럽에서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 수단의 하나는 배출권 거래임.

- 탄소저감을 시장화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혁신을 진작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2010

년까지의 자체 저감목표의 미충족 예상분 가운데 절반을 배출권거래 메커니즘으로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Grayling et al., 2005).

-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도 배출권거래제를 활용 중이거나 예정임(IGES, 2005).

•유럽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유럽연합 25개국에서 발전, 정유, 철강 등 1만2천개 이상의 설비가 참여한 유럽연

합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2005년 시작됨. 참여한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연

합 총 배출량의 45%에 육박함(대한상의, 2005).

- 유럽에서는 유럽에너지거래소(European Energy Exchange), 유럽기후거래소

(European Climate Exchange) 등 8곳의 배출권거래소가 운영 중임(2005년 9월 현재).

- 배출권 가격은 2004년 이산화탄소 1톤당 8유로에서 2005년 7-8월 20-30유로로 상

승하였으며(대한상의, 2005), 2006년 1월 현재 30유로수준임.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가 향후 년 21억 톤 이상의 탄소를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

어(Point Carbon, 2004) 8001)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환경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1) 30유로(36$) x 21억톤 = 756억$. 참조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Grayling et al., 2005)을 적용하면, 70파운드(122$) 

x 21억톤 = 2,5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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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펀드의 증가

•탄소 펀드의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투자(CDM 사업 등)하여 획득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하거나 자국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탄소 펀드의 증가는 탄

소시장 확장을 촉진함.

•세계은행은 프로토타입 탄소 펀드(Prototype Carbon Fund), 바이오탄소 펀드

(BioCarbon Fund), 덴마크 탄소 펀드(Danish Carbon Fund), 스페인 탄소 펀드

(Spanish Carbon Fund) 등을 운용 중임(World Bank, 2006).

•2005년 벨기에, 네덜란드(Belgian/Dutch Fortis Bank), 프랑스(French Caisse des 

Dépôts)의 은행이 주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아 약 1억4천만 유로의 유럽 

탄소 펀드(European Carbon Fund)가 설립됨(ECF, 2006).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급증

•교토 의정서상의 세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되는 탄소 배출권 중에서 특히 선진국과 개

도국이 함께 주목하는 것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배출권임. CDM 프로젝트는 

개도국(비부속국가I)의 직접적 참여를 허용하기 때문임. 교토 의정서 의무치의 자체 

충족이 어려운 선진국에게도 유용한 메커니즘임.

- CDM 사업의 거대 시장은 급속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BRICs1) 국가들임. 대규

모의 빠른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증가속도가 크기 때문임.

- CDM 사업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음. 소수력발전 및 풍력발전에 따른 화석연료 

연소 저감, 매립지에서의 메탄가스 저감 및 활용, 질산제조 과정에서의 질소산화물 

분해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 유럽 탄소 펀드는 향후 2년에 걸쳐 인도의 CDM 프로젝트에 1억 달러이상을 투자

키로 함(Somasekhar, 2005).

탄소시장의 확대에 따른 관련 서비스 활성화

•탄소 시장의 확대로 다음과 같은 지식 집약적 벤처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탄소배출권 컨설팅 서비스: 배출권 취득 자문 및 대행, 탄소 시장 분석 포함

- 온실가스 저감 컨설팅 서비스: 전략, 관리방안, 기술 포함

- 건물 단열 및 열효율 제고 컨설팅 서비스

- 탄소 박람회 서비스: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1)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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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기후 의제

기후변화협약과 한국

•온실가스와 관련된 한국의 위상

- 한국은 에너지 총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 소비량 7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 수준

이며(IEA, 2002), 교토 의정서의 비부속서 I 국가 가운데 BRICs 국가인 중국, 인도, 

브라질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큼(World Resources Institute, 2003).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문제는 온실가스 저감 잠재성 및 책임성, 그리고 

저감 능력 면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게 될 것임. 이 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80여개 국가 중 36-37위에 해당(Brouns and Ott, 2005). 이런 배경에서 한국은 기

후변화협약 의무의 차기 주요 협상 대상국이 될 확률이 높음.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을 받을 우리 경제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여파는 수출의존적인 우리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것임. 각종 제품의 에너지 효율 및 배출가스 저감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임

(예: 유럽의 전기․전자 제품의 절전효율 기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기후변화 협약의 도전을 혁신과 환경시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요청됨. 

이는 향후 기후변화 협약의 의무국이 될 경우의 대비와 국내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충족에도 기여하게 됨.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풀어야 할 기후 의제를 

제안함. 

장기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과 국가 에너지 시나리오 수립 [Agenda I] 
 

• ‘국가 장기 온실가스 저감의 정량 목표’ 설정

- 장기적 저감목표가 설정되어야 관련 지원메커니즘(예: 배출권거래제) 및 투자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음. 

•2050 국가 에너지 시나리오 수립

- 독일의 2050 에너지 시나리오와 같이 ‘장기적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상응하는 장

기 에너지 시나리오의 수립이 요청됨. 시나리오 수립과정에서 신뢰받는 기후 거버

넌스가 요구됨.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기후변화 위기 시나리오 정립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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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적 에너지원 믹스 매트릭스(Energy-Mix Matrix)와 정량 목표가 설정된 에

너지 효율 프로그램(Energy Efficiency Program)을 시나리오에 반영.

-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에너지 시나리오 지향(<박스 5> 

참조).

 

<박스 5>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에너지 시나리오

․에너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는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환임. 석유, 석탄 기초의 

고탄소 경제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초의 저탄소 경제로 변환하는 중간 단

계로 천연가스 이용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효율향상)을 활용. 석유 콘체른 

BP와 Shell은 2050년 세계 전력시장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이 33-50%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함(리프킨, 2003).

․영국의 경우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을 10% 올리는 목표를 설

정하고 있음(Grayling et al., 2005). 뉴욕 주의 경우 2013년까지 재생에너지

로부터 최소한 25%의 전력이 생산되도록 제안되었음(New York State, 

2005).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까지 20개의 도로 연료 공급사들이 휘발유 및 디젤

유에서의 바이오연료의 혼합비를 5.75%로 상승하는 목표를 잡고 있음(EU 

Biofuels Directive indicative target: New Car Net, 2005; Grayling et al., 

2005).

․저탄소경제가 수소 패러다임 하에서 가동되려면, 비용 저감 및 효율 향상의 

기술적 과제들의 해결이 요구됨. 국제에너지 기구(IEA, 2005)는 수소+연료

전지 모듈이 새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

음. 비용-효과적인 탄소 포획 및 격리 기술이 가능해지면 탄소 저배출의 수

소 대량생산 가능성은 있음(DOE, 2002).

통합 전략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지향 [Agenda II] 
 

•기후보호가 에너지, 수송, 국토관리, 자원 및 폐기물관리와 상호작용하므로, 이들 영

역과의 정합성이 요구됨.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속에서 전체적 조망의 기획으로 

시너지 효과 겨냥(그림 2 참조). 현재 국내의 기후,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각 상

위 추진체계인 기후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시너지 효

과를 위한 통합조정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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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원관리 전략과 기후 전략의 연계

- 국가적 차원에서 물질흐름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1) 전략을 정량적 목표 하에 추진.

- 비재생 자원은 가능하면 재생 자원 이용으로 전환하고, 비재생 자원은 최대한 효율

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임.

- 에너지 효율 계획과 자원관리 계획의 연계도 생태효율을 진작할 수 있음2). 

- 폐기물량의 저감이나 재활용도 에너지 투입 절감에 기여함. 폐기물량 저감 목표 설

정, 재활용 쿼터제 등 활용.

•국토 관리 전략과 기후 전략과의 연계

- 도시 계획

․혁신․신도시를 생태도시(Eco-city)로 건설: 온실가스 무배출 도시의 지향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시험(test-bed) 및 활용 공간 제공효과도 있음.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녹지를 중시함. 계획 중인 혁신․신도시부터 시범사업 

추진.

․구도시의 온실가스 저감 에코 리모델링도 추진.

- 농촌 지역 경제: 통합 전략에는 농업 토지 이용에 대한 새로운 전략도 반영될 수 

있음. 지역 혁신과 연계한 토지이용 패턴에 대한 새 시나리오의 검토 필요.

․에너지 생산자로서의 농업 (예, 독일의 풍력 농가): 풍력, 태양 등 재생에너지 

대부분이 ‘분산’ 생산의 패러다임이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에너지 수확자로서의 농업 (예: 바이오 연료): 바이오연료의 생산은 기후, 

경제성(유가가 배럴당 37달러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Phillips 

and Gow, 2005),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우리나라의 농촌 선진화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검토가 요청됨.

1) 생태효율, 국토관리, 통합 제품 및 생산 방식,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되 상위 차원에서 전체 물질흐름 수지를 조망하는 

것임. 개별 기업, 지역, 도시 단위에도 적용 가능함.

2) 자원을 적게 투입하면 그것을 가공하는 에너지도 적게 소모되기 때문임. 일종의 거시적 전주기평가 관점의 접근방식 

활용도 필요. 한 산업에서의 폐기물을 다른 산업의 재료나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 일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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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후 보호를 위한 통합전략

고용과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 전략 [Agenda III]

•정부의 역할은 기후정책↔기술혁신/확산↔환경시장확대↔고용창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임.

- 신환경기술이 고용창출 수준까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수용, 전파, 실용

화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공간이 요청됨(그림 3 참조). 온실가스 감축의 장기적 국

가 목표 설정(Agenda I)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기술 및 서비스의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함.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식 집약적 서비스의 활성화는 기후 정책의 수용성 제고에도 

일조함. IT와의 융합 추구. 

•재생 에너지 진작 등 기후 프로젝트를 청정개발체제(CDM)와 연계

- 선진국(부속서I 국가)과의 CDM 공동사업 촉진: 국내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가능하면 CDM과 연계하는 전략이 요청됨. 제3세계 CDM 사업에도 활발한 참여 

모색. 교토 저감 의무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

본과 공동사업화 검토.

- 일본의 탄소 펀드처럼 대기업이 공동으로 CDM 사업에 투자를 위한 펀드를 마련하

여 적극적으로 CDM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특히 급속히 성장하는 BRICs 시

장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선진국의  BRICs 시장 선점의 움직임이 활발함. 최근 이

태리는 중국 정부로부터 1천만 배출권의 잠재성이 있는 CDM 사업의 포트폴리오

를 전달받기로 함(Point Carb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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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기반조성 및 개발

-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촉진함. 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기반 조성1), 

명확한 정책 틀2), 탄소 정보3)가 요청됨.

-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지면 CDM 사업 활성화의 촉진요인이 될 것임. 국

내 시장 기반이 있어야 배출권 획득․거래의 물꼬가 커지는 것임.

- 배출권 거래제의 단계적 추진: 일본의 예처럼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자

발적 배출권 거래제 추진 검토.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는 기업에 경험 및 노하우 축

적의 기회를 주며, 기업의 배출관리를 촉진하며,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IGES, 2005). 

- 기업 내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촉진

그림 3 기후변화 대응 신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3요소

기후전략 지원 정책수단의 강화 [Agenda IV] 

•국가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강화

-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지속․강화가 요청됨. 소형설비까지 

적용이 필요함. 분산 발전 강화와 재생에너지 홍보의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임. 

1) 배출량 산정, 타깃 수준 및 설정 방식 정립, 기업의 배출저감 수행능력 건설, 저감된 배출권 취급방식 정립, 참여 유도, 

배출 모니터링/인증/등록(IGES, 2005).

2) 국가할당계획, 연계 지침 및 금융 시스템(Point Carbon, 2004), 교토 의정서 대응 미래 시나리오․전략 등.

3) 탄소가격 결정 핵심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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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계통연계 등) 간소화 및 행정비용 감면(최소한 시장 성숙될 때까지)도 

요청됨.

- ‘10만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추진 검토. 보급 프로그램 촉진을 위하여 저리융자를 

제공할 수 있음. 1천 또는 1만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부터 시작 가능함.

- 재생에너지 활용을 광역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의 주요 지표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탄소세/에너지세의 적용․확대 검토

- 총체적인 생태적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환경지속성 측면에서 국내의 현 세제(특히 

에너지 관련) 전반의 검토가 필요함. 즉, 세제가 온실가스 저감의 환경개선 목표에 

부합하는지 분석이 요구됨. 점진적 탄소세 도입 일정계획 및 시나리오 그리고 온실

가스의 사회적 비용에 상응한 세율적용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자발적 온실가스 저

감 협약에 참여한 부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의 공제를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탄소세/에너지세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을 촉진하며, 온실

가스 감축 재원 조달의 메커니즘 역할도 함. 그 재원은 재생에너지 R&D 및 시장 

확장 촉진에 활용할 수 있음. 영국의 경우 에너지세, 재생에너지사용의무제, 배출권

거래제 경매 허용으로부터의 세수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에 배당함(Grayling et al., 

2005).

•소비 패턴 변화 유도: 수요측면 혁신

- 녹색 빌딩제 추진: 단열에 대한 환불 제도, 태양건축 지원, 그리고 녹색빌딩 표준지

침 초과 달성시 세금 인센티브 제공 검토.

-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과 절약도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효율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

임. 에너지효율의 비용-혜택 평가의 표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연성적 방안(soft path) 지원: IT를 활용한, 거리와 지하철역에서의 자전거 대여

(Call a Bike), 차량 공유(Car-sharing), 원격 근로(Teleworking) 등. IT 시장 확장

에도 기여.

•기후변화 대응 R&D 및 확산 강화

- 기후변화 이해 및 기상이변 대처 연구: 기상과 재생에너지 연구의 연계(예, 풍력지

도 개발), 재해를 비롯한 기후변화 영향 연구 등

- 재생에너지 등 사전예방 환경기술을 R&D 중심에 둠. 독일의 경우 연방에너지 

R&D의 1/3이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어 옴(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01).



<<<

   

기후변화 협약 대응의 이슈와 의제 27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한 수단인 열병합발전의 R&D 강화. 독일은 2004년부터 열병

합발전 계획을 통해서 2010년까지 2천3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겨냥하

고 있음(WEMAG, 2006). 열병합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융합 기술 R&D 강화.

- 에너지 효율 향상 R&D 진작: 에너지 공급과 최종이용의 효율 향상이 초점임. 최

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및 최적관리방안(Best Environmental 

Practice)의 확산도 중요함. 최적관리방안의 확산만으로도 유럽연합의 전기, 가스, 

난방유의 소비를 15년 이내에 최소 15% 삭감할 것으로 추정됨(Wuppertal Institute, 

2005).

•산업 패러다임의 변환 지원

- 환경경영의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지원

- 에너지 절약의 산업 내재화: 중소기업의 통합 제품 및 생산 방식, 에코디자인, 상품 

전주기 평가 방식 적용의 촉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수용성 제고

-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여 사업 단계화: 예를 들면, 배출권 할당을 최대규모 → 대규

모 → 중소규모 → 모든 신규 시설 순으로 시행

- 정부, 산업체,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확립: 특히 산업체의 자발적 의무 고무

- 사회적 학습 과정(social learning) 진작: 교육과 자각은 기후 시나리오 및 전략, 지

원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필수불가결함. 'e-기후변화 학습 프로그램'이

나 'e-신환경기술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됨. 농민들을 위한 바이오연료 및 

재생에너지 ‘e-정보방’도 개발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의 ‘따듯한 겨울’ 지원: 전기, 가스 등 보조. 기후 관련 세수에서 지원할 수 

있음.

•기후변화 협약 대응 지표 개발, 모니터링, 피드백

- 에너지소비/GDP, CO2/GDP(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환경․에너지․산업 부처 평

가지표로 설정),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온실가스 책임성), ∑1)1인당 CO2배출량, 1

인당 GDP(기술 및 재원 측면에서 온실가스 저감 능력), 자원소비량/GDP, ∑자원

소비량/∑GDP, CO2/R&D투자, ∑CO2/∑R&D투자, 폐기물총량/GDP, ∑폐기물총

량/∑GDP, 폐기물 재활용량/GDP 등.

1) ∑의 의미는 누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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